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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서울시 투자심사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 연구(환경)｣(서울연구원, 2023)

을 통해 수집한 CVM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함.

**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원

요약: 본 연구는 서울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지하화 사업을 사례로 하여 환경기초시설 지하화의 경

제적 가치를 계량적으로 추정하였다.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 시설 노후화, 주민 수용성 갈등 등 복합

적 여건 속에서 환경시설 지하화는 단순한 혐오시설 회피 전략을 넘어 환경 개선과 생활편익 증진을 동시

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적용하여 이

중양분선택형(DBDC) 설문을 실시하고, 응답자료에 대한 프로빗 모형 추정을 통해 권역별 주민의 지불의

사금액(WTP)을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 가구당 연간 평균 WTP는 직접 권역 2,844원, 간접 권역 1,717

원, 기타 권역 1,682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설명 요인은 권역별로 상이하였는데, 직접 권역에서는 성별과 

소득이, 간접･기타 권역에서는 공원 방문 의사가 지불의사 형성에 유의하게 작용하였다. 이는 지하화 편익

이 단순한 환경 개선 효과를 넘어, 생활권 경험과 공간 활용 가치에 따라 차별적으로 인식됨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 자원회수시설 지하화 연구와 달리, 재활용･적환 기능과 대규모 도시공원 인접이라는 

특수한 입지 조건을 반영하여 WTP 수준과 결정 요인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시설 지하화의 경제적 가치를 평균적 수치로 일반화하기보다, 시설 유형과 입지 맥락에 따라 

차별적으로 평가하는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핵심주제어: 환경시설 지하화, 경제적 가치, 지불의사금액(WTP), 조건부가치측정법(CVM)

Abstract: This study estimates the economic value of undergrounding the Dongjak–Gwanak 

Joint Resource Recycling Center in Seoul, a project that has gained increasing policy 

attention amid the landfill ban, facility aging, and rising demands for improved environmental 

amenities. Using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with a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DBDC) design, bivariate probit models were estimated, and zone-specific 

willingness-to-pay (WTP) values were derived from the estimated parameters. The results 

show annual mean household WTP of 2,844 KRW in the direct zone, 1,717 KRW in the 

indirect zone, and 1,682 KRW in the outer zone. Key determinants vary by location: gender 

and income are significant only in the directly affected area, whereas park visitation intention 

strongly predicts WTP in the indirect and outer zones. This results indicates that the 

perceived benefits of undergrounding extend beyond environmental mitigation to enh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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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도시는 다양한 사회간접자본과 환경기초시설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효율

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이들 시설이 초래하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공간적 분

배 불균형이라는 형평성 문제를 필연적으로 안고 있다. 특히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매립장, 하수처리장, 재활용 선별장 등은 도시의 안정적 운영에 불

가피한 기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악취, 소음, 경관 훼손 등으로 인해 주민 

생활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전형적인 혐오시설(NIMBY)로 인식되어 왔다( 손

철･신상영, 2007; 오민경, 2017; 정수연･박헌수, 2003; 최규일･김홍배, 

2023; 최성원･이재영, 2021). 

그 결과 신규 환경시설 설치 과정은 물론, 기존 시설의 개보수나 현대화 과

정에서도 주민 반대와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오민경･조주현, 

2018). 이러한 갈등은 흔히 지역 이기주의로 치부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시설을 통해 발생하는 편익이 도시 전체에 분산되는 반면 비용은 입지 주변

에 집중되는 구조적 불균형에 기인한다(박형서･김상욱･정윤희･강태수, 

2004). 나아가 이러한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 간 불신과 행정 신뢰 약화, 

경제적 기회비용 증가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심화되는 것으로도 보고된다

(박형서 등, 2004; 정수연, 2004). 이러한 맥락에서 환경기초시설은 도시 기

능 유지라는 공익성과 지역 주민의 수용성 사이에서 지속적인 긴장 관계에 

놓여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 분석과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은 꾸

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은 논의는 단순히 설치 여부를 넘어 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삶의 질, 

urban amenity and non-use value. Compared with prior research on the undergrounding of 

incineration facilities, this study shows that facility type and park adjacency jointly shape 

WTP levels and preference structures.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need for context-specific 

valuation rather than generalized benefit estimates and provide empirical support for more 

tailored planning and evaluation of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projects.

Key Words: Undergrounding of environmental facilities, Economic value, Willingness to Pay, 

Contingent Valu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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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도시공간 내 분배 정의와 형평성의 문제로 확장된다. 선행연구들은 

소각장과 매립장 인근에서 주택과 토지가격이 하락한다는 사실을 반복적으

로 입증해 왔으며, 그 부정적 영향은 시설 반경 최대 1~2km까지 확산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임창호･이창무･김정섭･이상영, 2002; 정수연, 2004; 최규

일･김홍배, 2023). 이는 환경기초시설 입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특정 지역 

주민에게 집중되는 공간적 불평등(spatial inequality)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도시 운영 차원의 안정적인 폐기물 처

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93년 난지도 매립장이 포화된 이후 서

울시는 1990년대 중반부터 4개 권역에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였으며, 동시에 각 자치구 차원에서 재활용 선별장과 적환장이 설치･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도심 확장과 주거 밀집으로 인해 주거지와 직접 맞닿

는 경우가 늘어났으며, 이로 인한 갈등은 더욱 첨예해졌다. 대표적으로 동작

구의 동작집하장과 관악구의 관악클린센터는 각각 적환장과 재활용 선별장

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보라매공원과 접한 입지 특성으로 인해 악취･소음･
교통 혼잡이 공원 이용 환경과 경관 이미지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쳤

다. 이는 단순한 주민 불편을 넘어 도시공원의 공공재적 가치 훼손 문제로까

지 확대되며, 지역사회의 갈등을 장기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더욱이 2026년부터 시행될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전면 금지는 서울시와 

수도권 지자체에 새로운 압력을 가하고 있다. 폐기물 발생지에서 자원회수･
재활용을 자체 처리해야 하는 제도적 요건이 강화되는 가운데, 기존 노후시

설의 지하화와 환경개선을 통한 주민 수용성 제고는 불가피한 정책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연구들은 소각장뿐 아니라 도로, 발전소 등 다양

한 기반 시설의 지하화와 상부 공간 활용이 주민 후생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

다고 보고한다(엄영숙･김상기, 2023; 이승용･김동성, 2024; 최성원･이재영, 

2021). 따라서 환경시설 지하화는 단순히 피해를 차단하는 수준을 넘어, 상

부 공간을 공원이나 문화･여가 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공공재적 가

치를 창출하는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108  환경정책 제33권 제4호

이러한 논의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는 몇 가지 학문적, 정책적 

과제가 남아있다. 첫째, 연구 대상의 편중 문제이다. 대부분의 실증분석은 소

각장과 매립장 같은 대규모 시설에 집중되었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갈등 양상이 다른 재활용 선별장과 적환장 등 비소각형 시설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못하다. 둘째, 분석 방법론의 제약이다. 대다수의 연구에서 적용되

는 헤도닉 가격 모형은 거래가격에 내재된 환경가치를 추정하는 데 효과적이

지만, 경관, 쾌적성, 여가 가치와 같은 비시장적 가치를 포착하는 데는 본질

적 한계가 있었다. 셋째, 영향권 설정의 불명확성이다. 일부 연구는 단순 반

경 기준을 적용해 영향범위를 추정하였으나, 최근에는 데이터마이닝, 

CHAID 기법 등을 활용한 연구가 영향권을 다층적으로 구분하며 그 복잡성

을 드러내고 있다(김철중･송명규, 2011; 송호창･구자훈･백인길, 2012).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실증적 대안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

(CVM)을 활용한 연구가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공원, 하천, 생태자원, 수변 

경관 등 다양한 환경재의 가치를 CVM으로 추정한 연구들이 축적되어 있으

며(곽소윤･이주석･유승훈, 2008; 엄영숙･김상기, 2023; 한택환･홍이석･박

창석, 2013), 최근에는 노원 자원회수시설 지하화 사례에서 주민의 지불의사

금액(WTP)을 권역별로 추정한 연구도 보고되었다(이승용･김동성, 2024). 

이는 환경시설 지하화 사업의 사회적 편익을 사전에 계량화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진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시설에 대하여 CVM을 활용한 기

존 연구는 주로 소각장이라는 특정 시설 유형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도시공

원 인접 입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원 이용 편의와 경관 가치 보존과 같은 공

공재적 편익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또한 권역별 편익 분포와 파

급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사례 역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한계 인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지

하화 사업을 사례로, 재활용 선별장과 적환장이라는 비소각형 시설의 지하

화 효과를 CVM을 통해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보라매공원과 맞닿아 

있는 공간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권역별 주민의 WTP를 추정함으로써, 기존 

소각장 중심 연구가 간과한 시설 유형과 입지 조건에 따른 편익 구조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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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향후 서울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시설 지하화 

정책 타당성 평가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1. 환경기초시설 경제적 가치 추정의 연구 동향

환경기초시설의 경제적 가치를 계량적으로 추정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축

적되어 왔으며, 그 발전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초기에는 부정

적 외부효과의 존재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주력하였고, 이후에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탐색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며, 최근에는 

시장가격에 드러나지 않는 비사용 가치(non-use value)까지 포착하려는 방

법론적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환경기초시설을 둘러싼 사

회적 갈등이 단순히 피해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평가 방식과 정책적 개입에 

따라 다양한 함의를 지닌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우선, 2000년대 초반까지의 연구는 주로 소각장, 매립장, 하수처리장 등 

이른바 혐오시설의 입지가 인근 지역의 토지 및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집중되었다. 대표적으로 정수연･박헌수(2003), 정

수연(2004), 손철･신상영(2007)은 노원 자원회수시설 분석 결과 시설 반경 

수백 미터 이내에서 주택 가격이 20% 이상 하락하고, 그 영향이 최대 1~2km

까지 확산된다고 보고하였다. 임창호 등(2002)는 목동 소각장 증설 시 아파

트 가격 하락 폭이 기존 대비 1.5배 확대된다고 밝혔으며, 김병조･정수연

(2012)은 울산 온산 매립장 주변에서 거리가 1% 증가할 때마다 토지 가격이 

0.063% 상승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최근 최규일･김홍배(2023)는 서울 

강남･양천 자원회수시설을 대상으로 피해 범위를 각각 500~600m, 500~ 

550m로 특정하여, 공간적 피해 범위를 정밀하게 제시하였다. 이러한 초기 

연구들은 환경기초시설이 도시 운영에 불가결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

용이 특정 주민에게 집중됨으로써 공간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을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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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정책 개입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연구는 단순 피해 확인을 넘어 정책적 완화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

로 확장되었다. 특히 2010년대 이후에는 시설 지하화와 상부 공간 활용이 중

요한 주제로 부상하였다. 지하화는 시설을 지면 아래로 이전함으로써 부정

적 외부효과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지상 공간을 공원이나 문화･여

가 공간으로 재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환경 개선의 유력한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최성원･이재영(2021)은 하남 유니온파크를 대상으로 지하화 착

공 시 아파트 가격이 1.95%, 부분 준공 시 0.814%, 완공 시 1.37~1.65% 상승

한다고 분석하여, 지하화 편익이 사업 단계별로 점진적･차등적으로 발현됨

을 확인하였다. 김철중･송명규(2011)는 마포구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지하화

와 이전을 비교 분석하여, 지하화 시 주택당 약 80백만 원, 이전 시 약 139백

만 원의 편익이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지하화가 일정한 피해 완화 효

과를 제공할 수 있으나, 입지 조건에 따라 이전이 더 높은 사회적 편익을 가져

올 수 있음을 보여주며 정책 대안 간 비교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환경기초시설 이외의 기반시설 지하화 연구도 축적되었다. 엄

영숙･김상기(2023)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 선형공원 조성 사업에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적용하여 직접 영향권 주민의 월평균 WTP가 

15,300원, 간접 영향권 주민은 6,800원으로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비록 이 

사례는 환경기초시설이 아닌 교통 인프라를 대상으로 하지만, 지하화라는 

동일한 정책수단이 권역별로 차등적이고 확산적인 편익을 창출할 수 있음을 

실증했다는 점에서, 환경시설 지하화 연구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는 시설 유형을 불문하고 지하화의 효과가 공간적으로 파급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최근의 연구들은 시장가격에 반영된 사용가치(use value)를 넘어 

비사용가치까지 포착하려는 방법론적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 헤도닉 

가격모형은 주택･토지 거래 데이터를 활용하여 환경요인의 가치를 간접적

으로 추정하는 데 유용하지만, 결과적으로 재산권 중심의 사용가치에 국한

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강희찬(2020)은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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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x 변환을 적용한 헤도닉 모형을 통해 수도권 매립지의 악취 피해가 주택

가격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다 정밀하게 추정함으로써, 헤도닉 접근 내

에서도 추정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론적 개선이 시도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헤도닉 모형은 본질적으로 시장

가격에 반영된 가치만을 포착하므로, 쾌적성･경관･비사용가치 등 비시장적 

가치를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제약이 존재한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는 진술선호법(stated 

preference method), 특히 CVM을 활용하여 비시장 가치를 직접적으로 추

정하려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승용･김동성(2024)은 노원 자원회수시설 

지하화 사업에 CVM을 적용하여 권역별 주민의 WTP를 산정하였고, 이를 서

울시 전체로 확장했을 때 연간 총편익이 약 7,555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

정하였다. 이는 환경시설 지하화가 제공하는 쾌적성 개선, 경관 향상, 비사용

가치 등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편익을 사전에 계량화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로, 향후 정책 타당성 평가에 있어서 근거가 될 수 있다.

종합하면, 환경기초시설의 경제적 가치 추정 연구는 초기의 부정적 외부효

과 검증에서 출발해 지하화를 통한 갈등 완화 및 공공재 창출로 확장되었으

며, 최근에는 시장가치와 비시장 가치를 아우르는 복합적 평가로 진화하고 있

다. 이러한 연구의 축적은 환경기초시설을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닌 도시환경 

관리, 주민 후생, 공간 형평성이라는 다층적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전히 연구 대상은 소각장･매립장 등 대규모 시설에 집중

되어 있고, 권역별 편익 분포나 사업 단계별 효과, 입지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한 분석은 부족하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다양한 시설 유형과 공간 맥

락을 포괄하면서, 시간적･공간적 동태를 반영한 정교한 분석 틀을 통해 환경

기초시설 지하화의 사회적 편익을 심층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다수의 연구는 환경기초시설 지하화가 혐오시설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완

화하고, 주택가격 상승 또는 주민의 지불의사 증가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고



112  환경정책 제33권 제4호

해 왔다(김철중･송명규, 2011; 최성원･이재영, 2021). 이러한 성과는 지하화

가 단순한 물리적 차단이나 이전을 넘어, 상부 공간의 재창출을 통해 후생 개

선을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축적된 증거의 초점과 범위에 관해서

는 몇 가지 보완 가능성이 존재한다.

첫째, 대상 시설 범주의 편중이다. 기존 실증 연구는 소각장･매립장･화력

발전소 등 대규모 시설을 중심으로 축적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건강 위해 요

인에 연계된 가치 하락 효과는 비교적 정교하게 밝혀져 왔다(김병조･정수연, 

2012; 임창호 등, 2002; 정수연, 2004; 최규일･김홍배, 2023). 반면, 재활용 

선별장･적환장과 같은 비소각형 시설은 악취･소음･교통 혼잡 등 생활환경 

불편을 중심으로 갈등이 형성되기 때문에, 시설 특성에 따른 위해 인식 및 외

부효과 구조의 차이를 반영한 분석이 여전히 요구된다.

둘째, 공간적 영향권의 설정 방식에 관한 문제이다. 선행 연구들은 주로 시

설 주변 일정 반경을 완충구역(buffer)으로 설정해 왔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

성과 적용 용이성의 장점이 있으나, 실제 외부효과가 특정 거리에서 갑작스

레 단절되기보다 점진적으로 감쇠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토지이용 구조와 시설 입지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거리–영

향 관계가 내생적으로 형성될 가능성도 논의되어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는 데이터마이닝･CHAID 등 거리 기반 미시 분류기법을 활용하여 보

다 정교한 영향권을 도출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김철중･송명규, 

2011; 송호창 등, 2012).

셋째, 가치평가 방법론의 초점이다. 헤도닉 가격모형은 거래자료를 활용

해 시장에 반영된 사용가치를 계량하는 데 강점을 보여 왔으나(손철･신상영, 

2007; 오민경･조주현, 2018; 정수연･박헌수, 2003), 경관, 쾌적성, 여가 등 

비시장적 가치를 충분히 포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CVM과 같은 진술선호법이 도입되면서 상부 공원 조성 사업

(엄영숙･김상기, 2023)이나 한강 수변 경관(한택환 등, 2013)에 대한 WTP 추

정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환경기초시설 지하화 연구에도 중요한 준거점

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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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환경시설 지하화 맥락에서의 CVM 기반 증거는 아직 축적의 초기 단

계로 볼 수 있다. 노원 자원회수시설 사례는 권역별 WTP를 통해 지하화의 사

회적 편익을 수치화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여준다(이승용･김동

성, 2024). 다만 소각형 시설의 맥락에서 도출된 추정치가 비소각형 시설이

나 공원 인접지와 같은 이질적 공간 구성에도 동일하게 성립하는지 여부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며, 이는 효과의 일반화 가능성과 공간적 전이 메커

니즘을 신중히 점검해야 한다는 방법론적 과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학술적, 방법론적 기여는 다음과 같다.

① 대상 범주의 확장: 소각장 중심에서 벗어나 재활용 선별장･적환장이라

는 비소각형 시설을 다룸으로써, 갈등의 주된 기제가 ‘건강 위해’에서 ‘생활

환경 불편’으로 이동할 때 WTP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탐색한다. 

② 권역화･거리감쇠 검증: 기존의 단순 거리 반경 방식에서 확장하여, 반

경 1km의 직접 권역에 더해 실제 시설 이용 구역 전체를 간접 권역으로 설정

하는 기능적 권역화를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권역별 WTP의 감쇠 패턴을 분

석함으로써, 지하화 사업의 편익이 어떤 공간적 경계에서 유의하게 변화하

는지를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③ 공원 인접 맥락의 내재화: 본 연구는 보라매공원과 인접한 입지 특수성

을 고려한다. 생활 불편 요인뿐 아니라 공원의 경관적 쾌적성, 여가 활용 기

회, 교통혼잡 부담, 지역 이미지 변화 등 복합적 효과가 함께 작용한다는 점을 

분석 설계에 반영하였다.

④ 정책적 활용 가능성: 권역별 추정치를 통해 수혜 범위･편익 배분의 기

준을 모색하고, 지상부 공원화와 결합된 지하화 사업이 환경기초시설 수용

성 제고에 미치는 함의를 제시한다.

요컨대, 본 연구는 기존 문헌을 보완하는 관점에서 소각형 시설과 비소각

형 시설 간 외부효과 구조의 차이, 기능적 권역화, 공원 인접이라는 입지 특수

성, 그리고 비시장적 가치의 체계적 내재화를 통해 증거 기반을 확장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환경기초시설 지하화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일반화를 지원

하고, 시설별･입지별 맞춤형 정책설계에 필요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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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의의가 있다.

Ⅲ. 연구방법론

1. 이중양분선택형 WTP 모형

본 연구는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지하화 사업으로 인한 환경 개선 

및 상부 공원 조성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적용

하였다. CVM은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비시장재의 가치를 응답자의 

WTP를 통해 계량하는 대표적 진술선호 기법으로 본 연구의 WTP 추정에는 

효용격차모형(Utility Difference Model)을 기반으로 한 확률 효용 접근법을 

적용하였다(Hanemann, 1984). 이 모형은 제시 금액에 대하여 응답자의 수

용 여부를 효용 최대화 선택으로 해석하고, 그 선택 확률을 토대로 WTP의 분

포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널리 활용된다.

특히 설문 설계에서는 단일양분선택형(SBDC)에 비해 정보량과 추정 효율

성이 높은 이중양분 선택형(DBDC) 방식을 채택하였다(Hanemann, Loomis, 

and Kanninen, 1991). DBDC는 초기 제시 금액에 대한 응답이 “예”일 경우 

더 높은 금액(2배)을, “아니오”일 경우 더 낮은 금액(0.5배)을 후속 질문으로 

제시하여 응답자의 지불의사 범위를 단계적으로 좁혀 나가도록 설계된 구조

이다. 이러한 구조는 동일 표본 수에서 더 작은 분산을 갖는 추정치를 제공하

여 연구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CVM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DBDC 응답 자료를 효용 기반 선택모형으로 분석하기 위해 응답자의 간접

효용 함수를 식(1)과 같이 설정한다. 응답자의 간접효용 함수  ∙는 사업 

시행 여부 (   or ), 가처분 소득(), 개인 특성( )에 따라 결정되며, 관측 

가능한 확정적인 부분  ∙과 확률적 요인 로 구성된다.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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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은 현 상태(지하화 미시행),   은 개선된 상태(지하화 사

업 시행)을 의미한다. 지불 금액 를 수용할 조건은 식(2)와 같다.

       ≥       

즉, 가처분 소득이 만큼 감소 하더라도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지

하화 사업 시행으로 얻는 효용이 현 상태보다 크다면 응답자는 ‘예’라고 응답

한다. 이를 효용격차함수로 나타내면 식(3)과 같이 표현된다.

∆               ≥    

다음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을 나타내는 변수를  과 

 로 정의하면 한 응답자가 첫 번째 질문의 에 “예”라고 답하고 두 번

째 질문의 에 “아니오”라고 응답할 확률은 식(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r             Pr     

또한, 응답자의 WTP는 식(5)와 같은 선형함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여기서  ∼    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4가지 주요 응답 

패턴에 대한 확률을 아래의 식(6) ~ (9)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① 첫 번째 응답 “예”, 두 번째 응답 “아니오”:  ≤   ≤ 

이때 는 의 2배 금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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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and  

  

Pr     Pr   ≤     

 Pr   ≤ ′      

 P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첫 번째 응답 “예”, 두 번째 응답 “예”:  ≤   ≤ ∞

 
   and  

  

Pr     Pr      ≥  

 Pr ′     ′   ≥  

 Pr  ≥   ′  

   

  ′


 

′
 





③ 첫 번째 응답 “아니오”, 두 번째 응답 “예”:  ≤   ≤ 

이때 는 의 0.5배 금액이 된다.

 
   and  

  

Pr     Pr   ≤     

 Pr  ≤ ′     

 P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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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첫 번째 응답 “아니오”, 두 번째 응답 “아니오”:  ≤  ≤ 

 
   and  

  

Pr     Pr        

 Pr ′     ′     

 Pr ′       

 

  ′


   

′
 





여기서 ∙는 표준 정규 누적분포함수를 나타내며 위의 식(6) ~ (9)와 

같이 나타낸 프로빗 모형에 대한 로그우도함수(log-likelihood function)는 

식(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n  
  

 






ln  

′
 



  

′
 





 
ln  

′
 





 
ln  

′
 



  

′
 





 
ln   

′
 












식(10)에서 
, 

, 
, 

는 개별 응답자가 경우에 따라 1 또는 0의 값

을 갖는 지표 변수(indicator variable)이다. 즉, 특정 개별 응답자는 우도함

수의 네 가지 항 중 오직 하나에만 기여하게 된다.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or, MLE)을 통해 로그우도

함수를 최대화하는 모수 와 를 추정할 수 있으며 지불의사금액(WTP)은 

다음 식(11)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Lopez-Feldma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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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본 연구의 DBDC 프로빗 모형은 분산의 동질성(homoskedasticity)을 기본 

가정으로 한다. 그러나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지불의사 형성 구조에 따

라 분산이 상이할 가능성(heteroskedasticity)이 존재한다는 점은 결과 해석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산 구조의 잠재적 변동성

이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한계로서 명확히 인식하고, 이

후 강건성 검증(robustness check)을 통해 결과의 안정성을 점검하였다.

2. CVM 설문조사 설계 및 표본 선정

CVM의 핵심은 응답자에게 현실감 있는 가상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불의사금액을 유도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작집하장과 관

악클린센터를 하나의 지하화 시설로 통합하고, 상부 공간을 공원 및 생활 편

익시설로 조성하는 계획을 가정하였다. 시나리오 설명 시에는 보라매공원과 

연계된 향후 공간 이용 모습을 주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조감도

와 이미지 자료를 활용한 시각적 보조 자료를 함께 제시하였으며 응답은 ‘향

후 5년간 매년 일정 금액을 추가 세금으로 부담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아래 <표 1>은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의 지하화 사업이 기존 지상형 

시설 대비 어떠한 불편요인을 완화하고, 어떤 생활편익을 창출하는지를 요

약한 것이다. 

<표 1>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지하화 사업의 추진 전･후 영향 요인 비교

구분 지하화 이전 (기존 지상형 시설) 지하화 이후 (공동자원순환센터)

악취
･재활용 선별･적환 과정에서 발생
･주변 주거지로 확산

･밀폐형 처리 + 탈취설비로 저감

소음
･압축･적환 차량 진입 및 재활용 분류 과정
에서 지속 발생

･방음 차폐, 지하 적환으로 외부 소음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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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화 사업으로 인한 편익은 시설의 입지와 생활권 특성에 따라 차별적

으로 나타날 수 있다. 본 사업지는 서울 서남권을 대표하는 대규모 도시공원

인 보라매공원과 직접 접하고 있어, 동작･관악 지역 주민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라매공원이 광역적 이용권을 가진 도시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접 지역 외의 서울시민 또한 일정 수준의 편익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편익의 공간적 확산 구조를 파악하기 위

해 응답자를 세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직접 권역은 공동자원순환센터 

정문을 기준으로 반경 약 1km 이내의 가구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

에서 보고된 혐오시설의 부정적 외부효과 범위(손철･신상영, 2007; 정수연, 

2004; 정수연･박헌수, 2003)를 반영한 것이다. 간접 권역은 동작구와 관악구

의 전체 가구 중 직접 권역을 제외한 범위로 정의하였으며, 기타 권역은 서울

시 전체 가구 중 앞의 두 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기타 권역을 서울시 전역으로 설정한 이유는 단순한 거리 기반 구분

이 아니라, 재정적 귀속 범위(fiscal jurisdiction)를 고려한 결과이다. 본 사업

은 서울시 재정으로 추진되는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가정하였기 때

문에 재정 부담 주체가 서울시인 만큼 편익 역시 동일한 재정 권역 내 시민에

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편익의 공간적 파

급’뿐 아니라 ‘재정적 귀속의 일치성’을 기준으로 권역을 정의하였다. 따라서 

기타 권역을 서울시 전역으로 설정한 것은 정책적･제도적 측면에서 합리적 

근거를 갖는다.

다만, 이러한 권역 설정은 거리 기반 감쇠효과(distance-decay pattern)를 

완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간접 권역과 기타 권역의 WTP

교통혼잡
･대형차량 진･출입 대기로 남부순환로 구간 
정차 및 정체 발생 

･분산 진입 동선 설계 및 운영시간 조정

경관･심리적 
요인

･외부 노출, 부정적 인상, 토지이용 저해
･상부 공원･산책로･체육시설로 전환, 주거
환경 개선

주민편익 ･혐오시설 인식, 토지･주택 가치 하락 우려
･녹지 확충, 생활 SOC 기능, 주민 이용편의 
및 생활 만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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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사하게 나타난 것은 일정 거리 이상에서는 지불의사 차이가 완화되는 

인지적 거리감쇠 현상, 혹은 서울의 연속적 도시구조로 인해 행정구 경계가 

실제 체감 거리와 불일치하기 때문일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실

제 거주지 좌표나 이동거리 정보를 추가하여, 거리 기반 감쇠 패턴을 정량적

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표본은 총 550명으로 구성하였다. 권역별 배분은 직접 권역 200명, 간접 

권역 200명, 기타 권역 150명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시설 인접 지역의 응답

을 중점적으로 확보하면서도, 보라매공원의 광역적 이용성을 고려해 서울시 

전역을 아우르는 표본 구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응답 단위는 가구였으며, 

설문 참여자는 가구의 재정적 의사결정을 대표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

주의 배우자로 한정하고 연령은 20세 이상 65세 이하로 설정하였다.

설문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인 (주)이노리서치에 의뢰하여 훈련된 조사원이 

대인 면접 방식으로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1월 15일까지 수행하였

다. 조사원은 설문지와 설명 자료, 보기 카드를 활용하여 사전에 계획된 절차

에 따라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조사자의 개인적 성향이 반영되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 모든 조사원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 내용에는 설문 항

목의 이해, 설명 자료와 보조 도구의 활용 방법, 응답자와의 상호작용 원칙 등

이 포함되어, 조사 과정이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 설문조사 영향권 구분

구분 내용

직접 권역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정문으로부터 1km 이내 가구

간접 권역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를 이용하는 자치구의 가구
･단, 직접 권역 제외

기타 권역 ･직접 권역과 간접 권역을 제외한 서울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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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VM 조사를 위한 영향권 구분

3. WTP 유도방법 및 제시금액 선정

본 연구는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조성 사업을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방재정사업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주민의 WTP를 추정하기 위한 가

상시장을 구성하고, 지불수단은 가구당 추가로 부담하는 소득세 방식의 조

세로 설계하였다. 이는 재산세와 같이 특정 부동산 소유자에게만 과세되는 

세목을 사용할 경우 부담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응답자 집단의 범위가 제한되

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소득세는 대부분의 가구를 부담 기반에 포함

할 수 있어 공공재적 편익의 특성과 부합한다.

지불기간은 대규모 환경기초시설 조성사업의 재정 소요 및 CVM 설계 시 

권고되는 조세부담 기간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장준경･이현

정･조숙진･박미수(2012)에서 제시한 방식에 따라, 사업 준공 이후 5년간 매

년 가구당 일정 금액의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는 시나리오로 제시하였다. 이

러한 구성은 응답자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조세부담 구조를 유지하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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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사업 규모에 상응하는 재정적 타당성을 갖춘 가상시장을 마련하기 위

한 것이다.

지불의사금액을 도출하기 위해 이중양분 선택형(DBDC) 방식을 활용하였

다. DBDC는 최초 금액을 제시한 뒤, 응답이 “예”일 경우 2배 금액을, “아니

오”일 경우 절반 금액을 후속 질문으로 제시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설계는 단

일양분선택형(SBDC)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추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CVM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어 왔다(Hanemann et al., 1991).

초기 제시금액(bid levels)은 사전 조사에서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을 통해 수집된 지불의사금액의 범위와 빈도를 토대로 설정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500원에서 7,000원까지 총 6개 구간을 선정하여 최초 제

시금액으로 활용하였으며, 설문 시 각 응답자는 무작위로 여섯 수준 가운데 

하나를 배정받았다. 이는 응답자가 특정 금액대에 집중하거나 시작점 편의

(starting point bias)에 영향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고, 추정 결과의 내적 타당

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아울러, 추가 세금 납부 의사가 전혀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단순한 무관

심을 의미하는지, 제도적 불신이나 세금 자체에 대한 거부 때문인지를 구분

하기 위해 후속 질문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설계는 응답의 진정성(validity)을 

검증하고, 분석 과정에서 지불거부 응답을 적절히 식별･처리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것이다.

Ⅳ. 분석 결과

1. 설문조사 결과

본 조사에서는 총 550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이 중 233명(42.4%)은 제

시된 금액에 대해 ‘아니오–아니오’로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이미 납부

하는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추가 세금의 사용처에 대한 신뢰 부족”, 

“사업 관련 정보 미흡”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응답은 사업 편익에 대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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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선호나 지불능력을 반영하기보다, 과세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이나 제도

적 거부감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건부가치측정법에서는 이와 같은 

응답을 ‘저항응답’으로 분류하며, 이는 분석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

리 방식이다(Bateman et al., 2002; Mitchell and Carson, 2013).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33명을 지불저항 응답자로 판정하고 표본에서 제외1)하였다.

최종적으로 317명(57.6%)의 응답이 유효 표본으로 확정되었다. 유효 표본 

기준으로 첫 번째 제시금액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51.2%였다. 제

시금액별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제시금액이 낮을수록 ‘예–예’ 응답이 높고, 

금액이 커질수록 ‘아니오–아니오’ 응답이 증가하는 전형적인 CVM 반응 곡

선 패턴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500원 제시 집단에서는 ‘예–예’ 응답률이 

35.62%였으나, 7,000원 제시 집단에서는 3.13%에 불과했다. 반대로, ‘아니

오–아니오’ 응답률은 500원 집단의 10.96%에서 7,000원 집단의 40.63%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제시금액이 상승할수록 지불의사율이 감소하는 이론적 기

대와 부합하며, 응답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뒷받침한다. 즉, 표본에서 추정된 

WTP는 응답자의 체계적 선호를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이중양분선택형 CVM 문항의 지불의사(WTP) 응답 결과

최초 제시금액
(원 / 연)

N
(=317)

지불용의 응답 (명)

Yes – Yes Yes – No No – Yes No – No

500 73 26 35.62% 38 52.05% 1 1.37% 8 10.96%

1,000 62 8 12.90% 27 43.55% 11 17.74% 16 25.81%

2,000 54 5 9.26% 25 46.30% 12 22.22% 12 22.22%

3,000 49 3 6.12% 23 46.94% 10 20.41% 13 26.53%

5,000 47 3 6.38% 12 25.53% 8 17.02% 24 51.06%

7,000 32 1 3.13% 9 28.13% 9 28.13% 13 40.63%

응답수 317 46 14.51% 134 42.27% 51 16.09% 86 27.13% 

1) 환경기초시설은 대표적인 공공책무 분야로,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 지불수단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국외 CVM 연구에서도 폐

기물･하수･환경시설 분야는 상당히 높은 비율의 protest bid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다(Jorgensen and Syme, 2000; Mitchell and Carson, 2013). 따라서 본 조사에서 나

타난 42.4%의 지불거부율은 환경 분야 특성을 고려할 때 보통 수준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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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 거부자를 제외한 317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권역

별로는 직접 권역이 128명(40.4%), 간접 권역이 104명(32.8%), 기타 권역이 

85명(26.8%)으로, 표본이 시설 인접 지역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면서도 서울

시 전역을 포괄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성별 분포를 보면, 직접 권역에서는 여성(50.8%)이 남성(49.2%)보다 소폭 

높았으며, 간접 권역은 여성(49.0%)과 남성(51.0%)이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기타 권역에서는 여성 응답자(56.5%)가 다소 우세하게 나타났다. 연령

대는 전 권역에서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으며, 30대와 40대가 각각 약 20% 내

외를 차지했고, 50대가 약 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는 본 조사 표

본이 특정 연령층에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고,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안정적

인 구성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 수준은 대학교 졸업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였다(직접 권역 78.9%, 

간접 권역 78.9%, 기타 권역 77.7%). 대학원 이상 학력자는 일부에 불과하여, 

표본이 전반적으로 중등 이상의 교육 수준을 가진 응답자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소득 분포의 경우, 월평균 100만~300만 원과 300만~500만 원 구간

이 전체 응답자의 80% 이상을 차지하여 중위소득 계층이 주류를 이루었다. 

500만 원 이상의 응답자는 제한적이었으며, 1,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는 극

히 소수에 불과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 완료 후 상부 공원과 주민편익시설의 방문 의향을 조사

한 결과, 직접 권역에서 63.3%가 “방문 의사 있음”으로 응답해, 간접 권역

(50.9%)과 기타 권역(41.2%)에 비해 뚜렷하게 높았다. 이는 지하화 사업이 인

근 주민에게 직접적 환경 개선과 생활 편익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며, 권역별

로 체감 효과의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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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권역별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기초통계량

변수명
직접 권역(n=128) 간접 권역(n=104) 기타 권역(n=85)

n % n % n %

성별
남성 63 49.22 53 50.96 37 43.53

여성 65 50.78 51 49.04 48 56.47

연령대

20대 20 15.63 20 19.23 17 20.00

30대 29 22.66 21 20.19 17 20.00

40대 31 24.22 24 23.08 16 18.82

50대 35 27.34 25 24.04 21 24.71

60대 13 10.16 14 13.46 14 16.47

교육
연수

초등학교 0 0.00 0 0.00 0 0.00

중학교 1 0.78 0 0.00 0 0.00

고등학교 26 20.31 18 17.31 18 21.18

대학교 101 78.91 82 78.85 66 77.65

대학원 0 0.00 4 3.85 1 1.18

소득
(만 원)

100 미만 0 0.00 0 0.00 0 0.00

100~300 75 58.59 49 47.12 39 45.88

300~500 44 34.38 47 45.19 39 45.88

500~700 8 6.25 8 7.69 5 5.88

700~1000 1 0.78 0 0.00 2 2.35

1000 이상 0 0.00 0 0.00 0 0.00

방문
계획

있음 81 63.28 53 50.96 35 41.18

없음 47 36.72 51 49.04 50 58.82 

한편, 표본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를 확인하기 위해 지불거부 

233명과 유효 표본 317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 간에 

큰 차이가 없어 표본선택편의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5> 변수의 정의 및 표본의 특성

변수명 정의
모집단 (n=317) 지불거부 (n=233)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Gender 응답자의 성별 (여성=1, 남성=0) 0.52 0.50 0.50 0.50

Age 응답자의 나이(만) 44.35 12.30 42.48 12.59

Education 응답자의 교육수준 (단위: 교육연수) 14.60 1.66 14.47 1.58

Income 세전 월평균 소득 (단위: 만 원) 313.96 130.18 302.68 119.72

Zone 직접 권역=1, 간접 권역=2, 기타 권역=3 1.86 0.81 1.97 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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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빗 모형 추정 결과 및 지불의사액(WTP) 추정 결과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지하화 사업에 대한 권역별 프로빗 모형 추

정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방문 의사(Visit) 변수는 간접 권역과 기타 권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의 영향을 보였으나, 직접 권역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권

역별로 지하화 편익의 인식 구조가 상이함을 보여준다. 즉, 간접･기타 권역

에서는 지하화 이후 조성될 상부 공원의 이용 가능성과 여가･문화적 편익이 

WTP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직접 권역에서는 시설 지하화

로 인한 생활환경 개선 효과(악취･소음 저감 등)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가

치로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직접 권역에서 Visit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점은 단순히 

공원 활용 의향이 낮아서가 아니라, 응답자의 대부분이 이미 보라매공원을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생활권 구조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공원 접근성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어 추가적인 ‘방문 의사’ 차이가 WTP 

변동을 설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Visit 변수와 상수항 간의 상관

성, 또는 공원 이용 관련 다른 요인들과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으

로 인해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약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

라서 직접 권역의 WTP는 단순히 환경개선 중심으로만 형성되었다고 단정하

기보다, 생활환경 개선과 공원 이용 편익이 결합된 포괄적 생활권 가치로 인

식된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성별(Gender) 변수는 직접 권역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의 

지불의사 확률이 남성보다 높았는데, 이는 환경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가족 

단위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의 차이가 성별에 따라 달리 작동한다는 기존 연

구 결과와 일치한다(Blocker and Eckberg, 1989). 특히 시설과 밀착된 생활

권에서는 여성의 환경 민감성이 적극적 지불의사로 이어진 반면, 거리적 비

근접성이 큰 권역에서는 이러한 성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는 환경 

편익이 공간적 근접성과 일상적 생활환경의 맥락을 통해 성별 요인과 교차적

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직접 권역에서 성별과 소득이 WTP 형성에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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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요인으로 나타난 점은, 지하화 사업이 단순한 물리적 환경개선을 넘어 

가정 단위의 생활환경 안정성(safety and household comfort)과 연계된 정

책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여성 응답자의 높은 지불의사

금액은 환경 위해에 대한 인식 차이(Blocker and Eckberg, 1989; Stern, 

Dietz and Guagnano, 1993)뿐만 아니라, 자녀･가족 중심의 주거 안전성 확

보, 일상 공간의 쾌적성 제고와 같은 ‘돌봄-생활권 관점(care-oriented 

perception)’에서 지하화 편익을 평가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개인소득(ln_Income) 변수는 직접 권역에서만 10% 수준에서 양(+)의 영

향을 보였다. 이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지불의사가 커진다는 전형적인 소

득탄력성 패턴과 부합한다. 인접 주민은 일상적으로 환경 불편을 경험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환경 개선을 위한 지불 능력과 의지’가 함께 강화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소득 수준이 높은 응답자는 지하화를 통해 주

거지의 환경 프리미엄이 향상될 가능성 또한 자산적 가치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기대효과가 WTP를 추가적으로 확대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반면 간접･기타 권역에서는 소득 변수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상부 공간 활용

과 같은 이용 편익이 WTP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하화 편익이 단순히 생활환경 개선을 넘어, 주거 안정성, 

환경적 쾌적성, 가족 후생 증진과 같은 다층적 효용을 통해 성별･소득에 따

라 차별적으로 인식됨을 시사한다.

교육(Education) 및 연령(Age) 변수는 모든 권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이는 지하화 사업 편익에 대한 인식이 일반적인 인구사회학적 속

성보다는 시설의 입지･성격과 같은 맥락적 요인에 의해 주로 규정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가 폐기물 처리시설임과 동시

에 대규모 도시공원과 접한 특수한 입지를 지니고 있어, 연령이나 학력보다 

실제 생활권 경험과 거주 위치가 WTP 형성에 더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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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모형 추정 결과

변수명
모형 (1) 모형 (2) 모형 (3)

직접 권역 간접 권역 기타 권역

Beta

Gender
1,080.545**
(550.034)

-438.861
(761.292)

-478.661 
(681.107)

Age 
-14.802
(22.423)

40.772
(30.347)

30.159
(27.399)

Education
292.508

(180.478)
307.273

(215.048)
 238.762
(226.831)

ln_Income
1,256.205*
(725.078)

1,279.827
(1,006.331)

-490.594
(736.444)

Visit
529.732

(521.889)
2,631.370***

(732.225)
1,590.622**
(658.203)

constant
-8,660.933**
(4190.348)

-13,022.810**
(6,200.412)

-784.283
(4,377.475)

Sigma

constant
2,435.018***

( 216.657)
3,053.857***

(307.417)
2,477.872***

(297.069)

N 128 104 85

log likelihood -183.164 -167.720 -122.107

Wald 통계량
(p-value)

12.090**
( 0.034)

17.870***
(0.003)

9.270*
(0.099)

Pseudo  0.033 0.0567 0.0540

주 1) ***, **, *은 유의수준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 )안의 추정치의 표준오차를 의미함.

WTP 추정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5년간 매년 추가로 

납부할 의사가 있는 가구당 평균 WTP는 직접 권역 2,844원, 간접 권역 1,717

원, 기타 권역 1,682원으로 나타났으며, 세 권역 모두 1% 유의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직접 권역의 WTP가 가장 높게 산출된 것은 시설과의 근

접성으로 인해 악취･소음･교통 혼잡 등 생활환경 불편을 지속적으로 경험해 

왔기 때문이며, 지하화가 제공하는 생활환경 질 개선 효과가 인접 주민에게 

직접적인 편익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반면 간접 권역과 기타 권역에서도 

유의한 WTP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두 권역 주민이 상부 공원･편익시설 이용 

가능성, 도시 경관 개선, 환경적 쾌적성 증진 등 공공재적 가치를 지하화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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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비근접 주민의 WTP는 피해 저감

보다는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비사용가치와 공간 활용 가치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권역 간 WTP 격차는 단순한 거리감쇠(distance decay)로 설명되기보다, 

권역별로 상이한 가치 구조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직접 권역에서는 생활불

편 해소라는 직접적 편익이 WTP의 주요 요인으로 작동한 반면, 간접･기타 

권역에서는 공원 활용성･경관 개선 등 공공재적 편익이 핵심적 영향을 미쳤

다. 이러한 결과는 지하화 사업의 편익이 단일 차원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

라, 생활권 경험과 도시환경 변화가 결합된 다층적 구조로 나타난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7>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지하화 사업의 권역별 WTP 추정 결과

WTP Coef. Std. Err.     
[95% Conf. Interval]

Min Max

직접 권역 2,844.156 242.143 11.750 0.000 2,369.565 3,318.748

간접 권역 1,717.151 348.820 4.920 0.000 1,033.477 2,400.826

기타 권역 1,682.452 308.397 5.460 0.000  1,078.005 2,286.899

한편, 본 연구의 권역별 WTP 절대 수준은 이승용･김동성(2024)의 노원 자

원회수시설 지하화 연구와 비교할 때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직

접 권역의 WTP(2,844원)가 노원 사례(2,409원)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간접 권

역과 기타 권역의 WTP는 각각 1,717원과 1,682원으로 노원 사례(1,822원, 

1,807원)보다 낮게 추정되었다. 이는 소각장과 재활용･적환장의 시설 유형 차

이에서 일부 기인할 수 있다. 소각장은 대기오염 및 건강 위해와 같은 잠재적 

건강위험에 대한 주민 불안을 강하게 자극하는 반면, 재활용･적환 시설은 악

취･소음･시각적 훼손 등 지각 기반의 생활환경 위해가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노원 사례에서 인접 지역의 WTP가 본 연구보다 낮게 나타난 

점은 단순한 유형 차이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기존 위험인식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에 걸친 위험 노출은 주민의 인식을 ‘체념적(resigned perception)’ 상



130  환경정책 제33권 제4호

태 또는 ‘정책 불신(disbelief in policy effectiveness)’으로 전환시켜 지불의사

로 이어지지 않는 경향을 유발한다(Edelstein, 1988; Gregory, Flynn, and 

Slovic, 1995; Slovic, 1987). 즉, 위험의 강도가 높아도 정책적 개선이 실현될 

것으로 믿지 않는 경우 ‘지불의사 없음’으로 반응하는 인지적 포화(saturation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Hanemann and Kanninen, 1999; Siegrist, Cvetkovich 

and Roth, 2000). 이에 비해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는 보라매공원과 연

계된 경관 개선, 상부 편익시설 조성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개선 

효과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를 ‘지불을 통해 달성 가능한 변화’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상대적으로 높은 직접 권역 WTP는 

환경위해의 절대 강도보다 ‘정책 신뢰(perceived policy effectiveness)’와 ‘개

선 가능성 기대(expectation of improvement)’가 더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시

사한다.

권역 간 WTP 격차 역시 두 사례 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노원 사례에서 

직접･간접 권역의 WTP 차이는 약 600원 수준으로 비교적 작았으나, 본 연구

에서는 그 격차가 1,100원 이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지하화

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편익의 크기가 권역별로 다르게 형성된 데에서 기인한

다. 먼저 본 연구의 직접 권역은 재활용･적환장 운영에 따른 악취･소음･트럭 

통행 등 상대적으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생활불편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지

하화를 통해 제거되는 편익의 규모가 노원 소각장 사례보다 더 크게 평가되었

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간접･기타 권역 주민들은 보라매공원이 이미 서울 

전역에서 이용되는 광역 공공재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이용 편익을 상시적으

로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지하화로 인해 새롭게 증가하는 편익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이처럼 직접 권역의 WTP는 크게 상승한 반면, 간접･기타 권역

의 WTP는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결과적으로 두 권

역 간 WTP 격차가 노원 사례보다 더 크게 확장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WTP 형성 요인은 권역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직접 권역에서는 

성별과 소득이 유의하였는데, 이는 환경문제에 대한 민감성, 가구 단위 생활

환경에 대한 관심도 등 인구 사회학적 요인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반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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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기타 권역에서는 상부 공간 이용 의사(방문 변수)가 핵심 요인으로 나타

났으며, 이는 공원 활용과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공공재적 가치가 비근접 주

민의 WTP를 좌우했음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본 연구와 노원 사례 간의 비교는 환경기초시설 지하화의 경제

적 가치를 단일한 평균값으로 일반화하기 어렵고, 시설 유형･입지 조건･주

민 인식 구조 등 맥락적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

히 보여준다. 동작･관악 사례는 재활용･적환 기능과 대규모 공원 인접이라

는 특수성이 결합된 사례로서, 생활환경 개선과 공공재 활용 편익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로 평가된다. 따라서 향후 정책 평가는 시설 유형과 입지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하화 사업의 사회적 편익을 보다 정교하게 산정할 필

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추정한 WTP와 지불의사 응답률을 바탕으로 연간 

편익을 산정한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DBDC 모형에서 추정된 WTP

에 각 권역별 가구 수와 지불의사 응답률2)을 곱해 산정한 연간 총편익은 약 

3,896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보면, 직접 권역은 높은 WTP와 0.64

의 지불의사 응답률이 반영되어 약 236백만 원의 연간 편익이 산정되었다. 

이는 악취･소음 등 생활환경 개선 효과를 직접 경험하는 인접 주민의 높은 선

호를 반영한 것이다. 간접 권역은 개별 가구의 WTP는 낮지만 0.52의 응답률

과 큰 가구 수를 반영하여 연간 266백만 원의 편익을 보였다. 한편 기타 권역

은 WTP 자체는 가장 낮지만 대상 가구 수가 매우 크고 응답률도 0.567 수준

을 유지함에 따라 약 3,394백만 원의 편익이 추정되었고 이는 전체 편익의 약 

87%를 차지하였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동시에 중요한 해석상의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CVM 

2) 연간 총편익 산정에서 WTP에 ‘지불의사 응답률’을 곱한 이유는 CVM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Spike(0 WTP) 조정 절차에 따른 것이다(장준경 등, 2012; Kriström, 1997). 

즉, 전체 가구가 아니라 실제로 지불의사를 갖는 가구의 비중만큼만 편익이 발생한다

고 보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타당하므로, WTP×가구 수×Pr(WTP>0)의 형태로 총편익

을 산정하였다. 이는 지불거부(protest responses) 또는 순수 무가치 응답(true zero 

WTP)으로 인해 WTP=0이 관찰되는 비중을 반영함으로써, 총편익의 과대추정을 방지

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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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총편익 추정치는 권역 설정의 방식에 매우 민감하며, 특히 본 연구에서 

기타 권역의 범위를 ‘서울시 전체’로 설정한 선택이 총편익 규모에 결정적 영

향을 미친다. 이 경우 기타 권역의 WTP는 실제 지하화 사업에 따른 직접적 

편익이라기보다 광역적 공원 접근성, 환경 이미지 개선 등 비사용가치의 성

격이 강하게 반영된 값일 수 있다. 또한 기타 권역에는 기존 소각장･폐기물

시설이 위치한 자치구의 주민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이들의 응답이 

본 연구 대상지와 무관한 기존 시설에 대한 인식이나 체념적 반응을 반영했

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책적 활용 시에는 전체 편익 중 약 87%를 차지하는 기타 권역의 

추정치를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직접･간접 권역의 편익(약 502백만 원)을 

중심으로 보고, 기타 권역의 값은 참고치로 제시하는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

다. 즉, 지하화 편익이 광역적으로 확산될 잠재성은 있으나, 그 규모는 권역 

설정과 주민의 비사용가치 반영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해

야 한다. 이는 총편익의 과대 또는 과소 산정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의 신뢰성과 정책 타당성 평가의 정밀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표 8>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지하화 사업의 편익 추정 결과

구분 WTP(원) 가구 수
지불의사 응답률
Pr  

연간 편익
(백만 원)

직접 권역 2,844.156 126,603 0.640 236

간접 권역 1,717.151 297,740 0.520 266

기타 권역 1,682.452 3,557,947 0.567 3,394

합계 - 3,982,290 - 3,896

3. 강건성(robustness) 검증

DBDC를 적용한 WTP의 강건성을 검증하기 위해 SDBC를 적용한 WTP 값

과 비교를 통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SBDC를 적용하여 가구당 

중앙값 WTP를 추정한 결과 직접 권역 5,095원, 간접 권역 6,515원, 기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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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3,825원으로 추정되었으나, 장준경 등(2012)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 분석지침 개선 연구｣에 따라서 추정된 중앙값 WTP에 (1-지불거부 응

답비율)을 곱하게 되면 <표 10>과 같이 직접 권역 2,777원, 간접 권역 2,443

원, 기타 권역 1,505원으로 확인된다.

<표 9> SBDC 지수지불의사모형의 모수 및 WTP 추정 결과

구분

상수항 제시금액항 가구당 중앙값 WTP

추정치 t-값 추정치 t-값
추정치
(원/년)

t-값

직접 권역 2.4033 5.16** 1.4759 4.10* 5,095 4.61**

간접 권역 1.7473 4.49** 0.9323 2.65* 6,515 1.87*

기타 권역 1.1655 3.10** 0.8687 2.49* 3,825 2.33**

주: ***, **, *은 유의수준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표 10> 한국개발연구원 가이드라인 방법론에 의한 WTP 추정 결과

구분
가구당 중앙값 WTP 
추정 결과 (원/년)

지불 거부 응답을 
제외한 비율

경제성 분석에
사용하는 가구당 중앙값 

WTP (원/년)
t-값

직접 권역 5,095 0.545 2,777 4.61**

간접 권역 6,515 0.375 2,443 1.87*

기타 권역 3,825 0.393 1,505 2.33**

주: ***, **, *은 유의수준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또한 WTP의 추정과 관련된 응답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하나의 점

추정치만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Krinsky and Robb(1986)이 제시한 몬

테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을 적용하여 신뢰구간을 제시

하였다. <표 11>에 의하면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지하화 조성을 위한 

가구당 연평균 WTP는 직접권역의 경우 1,953원~5,411원, 간접 권역은 

2,151원~3,020원, 기타권역은 1,259원~2,231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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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지하화 사업의 권역별 WTP 추정 결과

구분 WTP 하한값 WTP 중앙값 WTP 상한값

직접 권역 1,952.6 2,777.0 5,411.1

간접 권역 2,151.3 2,443.1 3,019.8

기타 권역 1,259.0 1,504.7 2,231.4

주: 신뢰구간은 Krinsky and Robb(1986) 및 Park, Loomis and Creel(1991)이 제안한 몬테칼로 시뮬
레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음. 이 기법은 먼저 추정된 모수 추정치를 평균으로 하고이 추정치에 
대한 분산행렬을 분산으로 하는 다변량 정규분포로부터 개별 모수값들을 5,000회 반복하여 추출하고 
이 값들을 이용하여 5,000개의 WTP를 계산함. 마지막으로 5,000개의 WTP값들을 크기 순으로 
나열한 후, 분포의 양끝에서 2.5%를 제외하고 남은 값들의 범위를 구해 95% 신뢰구간을 산정함

분석 결과, 직접 권역과 기타 권역의 경우 SBDC 기반 WTP는 DBDC 대비 

각각 약 2.36%, 10.52% 낮게 나타난 반면, 간접 권역에서는 약 42% 높게 나타

났다. 간접 권역에서 이러한 차이가 크게 발생한 것은 SBDC의 구조적 과대

추정(sampling inefficiency) 특성과 해당 권역의 높은 공원 이용 의향(Visit)

이 결합된 결과로 해석된다. SBDC는 단일 제시금액에 대한 단회 응답 구조

로 인해 긍정 응답 비율에 과도하게 민감하며(Arrow, Solow, Portney, 

Leamer, Radner and Schuman, 1993), 간접 권역 응답자들이 보라매공원 이

용 편익을 높게 평가한 만큼 초기 제시금액(bid1)에 대한 “예” 응답이 높아져 

WTP가 과대추정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DBDC는 상･하한 금액 탐색을 

통해 응답자의 불확실성과 일관성 문제를 보정하는 구조를 가지므로,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도 높은 WTP 추정치를 제공한다(Hanemann et al., 1991). 

따라서 양 모형의 절대적 차이는 존재하지만, 권역별 WTP의 상대적 구조(직

접 > 간접 > 기타)는 일관되게 유지되어 강건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2>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지하화 사업의 권역별 WTP 추정 결과

구분 DBDC. SBDC 민감도

직접 권역 2,844 2,777 -2.36%

간접 권역 1,717 2,443 42.28%

기타 권역  1,682 1,5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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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시사점

서울시의 환경기초시설은 수십 년간 도시운영에 필수적인 기반시설로 기

능해 왔지만, 동시에 악취･소음･분진･교통혼잡 등 생활 불편을 유발하는 대

표적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왔다. 동작구･관악구의 동작집하장과 관악클린

센터는 이러한 문제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며, 특히 보라매공원과 

접하여 공원의 경관적･여가적 가치와 직접 충돌해 온 점에서 주민 불만이 지

속적으로 누적되어 왔다. 더불어 2026년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의 현대화･지하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도시정책 과제가 되

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의 

지하화를 가상 시나리오로 설정하고, 조건부가치측정법(CVM)과 이중양분

선택형(DBDC) 모형을 활용하여 주민의 지불의사금액(WTP)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WTP는 생활불편 해소, 공원 이용 가치, 경관･쾌적성 

등 권역별로 상이한 가치구조가 반영된 차별적 분포를 보였다. 직접 권역에

서는 실제 생활불편을 경험한 지역이라는 공간적 특성이 강하게 반영되어 생

활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효용이 크게 작용한 반면, 간접･기타 권역에서는 공

원 접근성･경관･쾌적성 등 비사용가치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며 WTP를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권역을 서

울시 전체로 확장해 설정한 것은 재정적 귀속 범위를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지만, 이 경우 총편익 규모는 비사용가치가 크게 반영된 상한치(upper 

bound)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기타 권역에는 기존 소각장･폐기물 

처리시설이 위치한 자치구가 포함되어 있어, 이들의 경험이 WTP를 과소 또

는 과대 방향으로 왜곡했을 개연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정책적 해석에서는 

직접･간접 권역에서 도출된 편익을 중심으로 하고, 기타 권역의 추정치는 보

조적 참고치로 활용하는 보수적 접근이 타당하다.

한편, 본 연구는 환경기초시설 지하화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시장가치와 

비시장가치가 결합된 다차원적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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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기존의 헤도닉 가격모형 연구들은 주택가격 변화를 통해 소음･악취 저

감 등 시장 기반 사용가치를 간접적으로 측정해 왔으나, 경관･쾌적성･환경 

이미지 개선과 같은 비시장적･비사용가치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김병

조･정수연, 2012; 정수연, 2004; 최성원･이재영, 2021). 이에 비해 CVM은 비

사용가치까지 포함한 포괄적 편익을 측정할 수 있어, 도시환경 개선 사업의 

총편익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비용편익

분석에서는 HPM이 포착한 시장가치와 CVM이 포착한 비시장가치를 통합적

으로 고려한 혼합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지하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있어 보다 균형 잡힌 증거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세부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도출되었다. 첫째, 직접 권역에서는 

환경 개선 효과가, 간접･기타 권역에서는 상부 공간의 활용 가치가 WTP 형

성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동일한 지하화 사업이라도 권역별 주

민이 체감하는 핵심 편익이 상이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성별과 소득은 

직접 권역에서 유의한 변수로 작용했으나, 간접･기타 권역에서는 공원 방문 

의사가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인접 주민은 생활환경 개선을, 비인접 

주민은 공원 이용 편익을 중심으로 지불의사를 형성하였다. 이는 지하화가 

단순히 오염 저감이나 민원 해소를 넘어, 주거환경의 심리적 안정감과 환경 

자산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환경기초

시설의 설계 및 평가 과정에서는 성별･소득집단별 인식구조의 차이를 고려

하여, 주거 안정성･가족 후생･환경 프리미엄 등 다층적 편익을 포함하는 접

근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과 연령은 모든 권역에서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인구사회학적 요인보다 생활권 경험과 입지 특성이 WTP 형성에 더 큰 영향

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노원 자원회수시설 지하화 사례(이승용･김동성, 

2024)와 비교하면 차별성이 뚜렷하다. 노원은 소각장으로서 건강 위해 요인

에 대한 불안이 강하게 작용해 간접･기타 권역에서도 높은 WTP가 나타난 반

면, 동작･관악 사례는 재활용･적환 시설로 생활 불편 중심의 갈등이 형성되

어 직접 권역 이외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WTP가 확인되었다. 특히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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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간접 권역 간 격차가 동작･관악에서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보라매공

원이라는 광역적 이용 공간이 편익 확산을 매개하는 동시에, 인접 주민의 불

편 체감 강도를 상대적으로 강화시킨 결과로 해석된다.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시설 지하화의 편익 구조는 시설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소각장은 건강 위해 감소에, 재활용･적환 시설은 생

활 편익과 공간 활용 가치에 더 밀접하게 연계되므로, 정책 설계 시 시설별 특

성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입지 조건 역시 편익의 범위와 구

조를 결정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도시공원과 인접한 경우 

인접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 기대가 더욱 크게 반영되어 직접･간접 권역 간 

편익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동시에 공원 이용 가치가 비근접 권

역에도 일정 부분 확산되는 이중적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지하화 편익이 단

순 거리감쇠로 설명되기보다 입지 특수성과 공공재 활용성의 결합에 따라 비

대칭적으로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비용 분담과 편익 배분의 기준 역

시 이러한 공간적 편익 구조를 반영하여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

에서 도출된 WTP는 보수적 추정치로 해석될 수 있으며, 실제 사업 추진 시에

는 건강 개선, 도시 이미지 제고, 갈등 비용 절감 등 추가 편익이 더해져 총편

익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본 연구에도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본 조사는 실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가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응답자가 제시된 상황

을 현실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주관적 기대를 과도하게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CVM 특유의 가상 편의가 개입할 여지를 남긴다.

둘째, 전체 550명의 응답자 중 233명(42.4%)이 지불의사 문항에서 ‘이미 

납부하는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세금 인상에 대한 불신’, ‘사업 정보 부

족’ 등을 이유로 ‘지불거부’를 나타냈다. 이러한 저항응답을 분석에서 제외하

는 것은 CVM의 일반적 처리 방식이지만(Bateman et al., 2002; Mitchell and 

Carson, 2013), 저항응답률이 40%를 상회한다는 점은 지불수단 설정이 응답 

편향을 유발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KDI(2012) 가이드라인

에 따라 ‘5년간 한시적 소득세 인상’이라는 지불수단을 제시하였으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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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상당수는 이를 ‘정당하지 않은 추가 부담’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만

약 ‘환경개선부담금’과 같이 보다 구체적･목적세적 형태의 지불수단을 제시

하였다면 지불거부 비율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는 지불수단 유형 간 WTP 차이를 비교하는 실험적 설계를 적용하여 지불수

단 편향의 크기와 방향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표본 크기와 권역 설정에서도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기타 권역에는 

이미 환경시설이 입지한 자치구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해당 지역의 기존 경

험이 WTP 감소 또는 지불거부 증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서울시 

전체를 ‘기타 권역’으로 설정한 것은 재정적 귀속 범위를 근거로 한 정책적 접

근이지만, 실제 이용행태나 체감 편익 기준으로는 과대 추정 또는 편익의 공

간적 확산 범위를 넓게 설정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단일 사례에 기반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일반화 가

능성에 제약이 따른다. 환경기초시설의 유형(소각･매립･재활용･적환), 입지 

특성(주거지 인접 여부, 대규모 공원 연계성), 주민 구성 등 조건이 크게 달라

질 경우 WTP 형성 구조 역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

지는 ‘비소각형 재활용･적환 시설’이면서 동시에 ‘대규모 도시공원과 인접’

한 복합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노원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사례와의 WTP 

차이가 시설유형 때문인지, 공원 입지에서 비롯된 공간적 프리미엄 때문인

지, 혹은 두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인지 본 연구만으로는 명확히 분리하여 

식별하기 어렵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결과 해석의 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연구에서는 시설 유형과 입지 특성을 독립적으로 비

교･통제할 수 있는 분석 설계나 다중 사례 연구를 통해 두 효과를 분리 식별

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범위를 소각장에서 재활용･적

환 시설로 확장하고, 도시공원 인접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학

술적, 정책적으로 의의가 있다. 특히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하더라도 시설 유

형과 입지 조건에 따라 주민의 지불의사 수준과 형성 요인이 달라진다는 점

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환경시설 지하화 정책이 보다 정밀하고 맥락 친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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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후속 연구에서 다양한 시설 유형과 입지 조

건을 포괄하는 분석이 축적된다면, 환경시설 지하화의 정책적 타당성과 사

회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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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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